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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

담당 이지은 간사 

논평 경찰의 일 평화행진 불허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

총 쪽

1.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월 5일(토)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

의 광화문 광장, 종로, 을지로 일대 행진을 경찰이 집시법 제12조 “주요

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”조항에 따라 금지하겠다고 한다. "세

종로는 주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하다"는 게 

근거다. 그러나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

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

라는 것이 아니다.  

  경찰이 이 조항을 근거로 11월 5일 행진을 금지한 것은 교통소통을 핑계

로 최근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

는다. 경찰은 행진 금지통고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 해서는 안될 것이

다. 금지통고 철회하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.

2.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이미 “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

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

통고를 하도록 구체적이고 신중하며 엄격한 검토를 할 것”을 경찰청장

에게 권고한 바 있다. 집시법 제12조가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

질서위주의 교통편익과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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않아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다, 경찰이 이 조항을 마치 의무조항인 

것처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그간 도심에서의 행진을 거의 예외없이 불

허해 온 경찰 집회관리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. 

  

 3.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국민의 뜻을 좇아 평화

행진에 참석하려는 국민을 안내하고 교통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대

책을 강구하는 일일 것이다. 집시법 위에는 헌법이 있고 경찰의 법집행 

역시 헌법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. 11월 5

일 집회행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집회행진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

는데만 집중하기를 당부한다. 경찰 오판하지 말고 행진금지통고 철회하

라. 끝. 


